
고용노동부
보도설명자료

보도시점 2026. 3. 11.(수) 배포 즉시

원·하청 교섭에서 임금은 
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

교섭의제가 될 수 있습니다.
1. 관련 기사
□ 3.11.(수) 연합뉴스, “노란봉투법 첫날 하청노조 407곳 교섭 요구…원청 221곳 대상”

문화일보, ““원청이 하청임금 결정, 근거 있다면 교섭 대상”” 등 다수 기사
ㅇ 정부 언급에 혼란 가중 우려

ㅇ 노동부는 이날 임금도 교섭 의제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. 

2. 설명 내용
□ 정부는 임금에 관하여 원청이 실질적․구체적으로 지배․결정하는 특별한 

사정이 있는 경우에 교섭 의제가 될 수 있음을 밝힌 것임
 ㅇ 즉, 임금은 근로자에게 제공한 노동의 대가이고 그 지급과 인상 등은 

계약당사자인 계약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발생․결정되는 것이어서 
특별한 근거가 없는 한 교섭대상이 아니지만, 

  - 원청이 하청노동자의 임금수준 등을 구체적으로 결정하는 등 실질적․
구체적 지배․결정을 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사용자성이 인정
된다고 설명한 것임

 ㅇ 이는 새로운 내용이 전혀 아니며, 지난 2월 24일에 발표한 「개정 노동
조합법 해석지침」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과 동일함



<「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」 中>

ㅇ 임금은 근로자가 제공한 노동의 대가이고, 그 지급과 인상 등은 계약 당사자인 계약사

용자와 관련근로자 사이에 발생하고 결정되는 것으로, 개별 사안에서 계약외사용자가 

임금에 관하여 실질적･구체적으로 결정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한 임금에 대해 

도급인에게 단체교섭의 상대방으로서의 사용자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움

  - 다만, 계약외사용자와 계약사용자 사이의 노무도급계약 등에서 관련 근로자의 임금 수

준 등을 구체적으로 결정하였다는 근거가 있거나 그에 준하는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

있다면 사용자성 인정이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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